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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데 국제적인 표준을 

사용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19년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도 연례 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202-523-3240으로 연락하면 된다. 

 

북한 

 

개요: 북한의 2018년도 종교 자유 실태는 2017년도와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억압된 사회 중 하나이다. 북한 정권은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며 오로지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독립적인 집회나 의사 표현을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교 국가이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예배당 몇 곳에서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종종 이러한 

시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예배당의 신자들 또한 그 역할을 위해 선정된 사람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행위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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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나 심지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관점을 가진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정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물론 그 

가족까지(해당 종교를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 구금, 고문 및 처형까지 

집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현재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에 대략 8만 ~ 12만 

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 중 무려 5만 명의 인원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한 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북한 정권에서의 종교 자유 증대 및 관련 인권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2018년에도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철저한 탄압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2019년에도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판단하였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 지정 시점은 2018년 11월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1974년 무역법 

402조 및 409조(잭슨-배닉 개정조항)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인권감시단이 북한 내의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도록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라고 북한 정부를 압박한다. 

 

•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수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하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정부의 진실된 입증 노력 여하에 따라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된 향후 논의를 

진행한다. 

 

•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채용하고, 국무부 내 독립적인 정식 직책으로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해당 직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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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언제든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를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에 관한 공식/비공식 회담에 모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의제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타당한 경우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비핵화 및 안보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킨다. 

 

• 북한 내는 물론 국경 지역에 송출되는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의 범위 확대 및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 보급 촉진을 비롯하여 원활한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배경 

 

북한 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나 

통치 방식은 여전히 공산당과 유사하며, 북한 정권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며 오로지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는 현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개인숭배에 버금가는 유사 신앙심과 신격화를 

북한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1당제, "주체 사상" 또는 "자주 사상"을 공식 국가 이념으로 삼음 

인구: 25,381,085명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신앙: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 단체(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등) 운영 

종교인구 분포*: (참고: 이전 수치로서 확인 어려움) 

1% 미만: 기독교 

기타 단체: 전통적인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 현지 종교 운동인 천도교 

** CIA 월드 팩트북(CIA World Factbook), 미 국무부 및 한국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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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일으킨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한 이와 같은 신격화에 따른 권력을 누렸다. 

많은 주체 사상의 개념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종교 교리에 어긋나기 

마련이다. 종교적 또는 기타 이유로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저항할 경우, 이를 정치적 전복 행위로 보고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 중 하나이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실제로 종교 또는 신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사 

표현이나 독립적인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무교 국가인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유엔(UN)은 2002년도에 북한 주민 중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인원이 대략 20만 ~ 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사 보고 기간 종료 시점까지 새로 확인된 

수치는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과 함께 현지 

종교 운동인 천도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종교를 믿는 북한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며, 가족들이 연좌죄의 적용을 받아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깊은 두려움에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숨긴다. 

 

북한 정권은 보통 외부 위협과 대규모의 군사비 지출 및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장하는 강경한 어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부 단속 행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되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평양에서도 특유의 공격적 담화 발표를 축소하고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국제 체제에 보다 더 깊이 편입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일례로, 남한에서 

개최되었던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핵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전면 중단 약속 등을 포함한 일련의 긍정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2018년도 종교의 자유 실태 

 

북한에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하는 

것조차 드문 일이며, 탈북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재는 나날이 

강화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헌법에는 인민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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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국영 예배당에 대해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마치 북한 내 종교 생활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지만 결국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삼엄한 제재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각종 종교와 관련된 물품들을 주로 

중국에서 밀반입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형법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의 종교 관련 

물품을 단순 소지하는 것 조차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 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체포, 고문, 

태형 및 처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경우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표현을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2018년에도 북한의 신도들은 여전히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알려진 종교인과 접촉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종교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고등 감시 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투옥시킨다. 종종 이들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까지(해당 종교를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투옥된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의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약 8만 ~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5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무기한 억류된 상태로 주로 북한의 핵무기 및 기타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문을 받으며 자의적 처형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도 당국이 종종 수용소 내에서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따로 선정하여 한층 더 가혹한 탄압을 한다고 

한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퍼져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한 종교 활동이 상당히 민감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교회 위치와 신도의 규모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에서 발간한 20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평양 주민 중 일부가 이러한 지하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중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도를 벗어난 지방의 

http://www.uscirf.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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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하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많은 탈북자들이 이러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라디오 프로그램인 극동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FEBC)을 청취하며 종교 프로그램에 접하기도 한다. 이 

방송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오디오 설교와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기독교 단체가 밀수업자를 통해 북한에 라디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라디오 수신기를 기증하고 있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라디오에 특정 채널이 미리 설정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극동방송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은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 잘못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로는 개신교 교회 세 곳, 천주교회 

한 곳, 러시아 정교회 한 곳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공식 종교 시설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종교적 원칙 대신 친정부 선전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유일한 

천주교회는 교황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신부도 없이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남한의 

천주교 신부인 김연수 신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내 유일한 천주교회의 신도는 

3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격식없는 일반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종교 시설의 신도들은 그러한 역할에 맞게 선정되거나 배정된 사람들로, 외부에서 볼 

때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 기독교 단체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과 수년 간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설교에 진실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2018년 10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개인적인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적인 교섭 통로를 통해 

초청장을 받으면 방북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방북에 앞서 명시하지 않은 

특정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바티칸 교황청 관계자는 이러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순방 일정 때문에 2019년에 방북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교황 중 단 한 명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겠으나, 일각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http://www.uscirf.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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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천주교 신앙의 정당화에 활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난민: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종결된 이후로 10만 ~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근과 종교적 박해 및 인권 유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였다. 

북한 현지의 실상과 관련된 투명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소중한 정보원이 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길이 1,416 km(880 mile)에 달하는 

북중국경을 통해 탈출한다. 이 국경은 꽤 허점이 많고 국경 지역의 순찰 또한 허술한 

편이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중국부터 시작해 복잡한 경로로 

여러 국가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남한을 선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입국 이후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이 경비가 

삼엄한 남북 접경지대를 통해 바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많은 여성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 결혼 또는 강제 성매매로 팔려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간주하고 체포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의 공조 하에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추적 및 색출하고 구금 후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1951년 채택된 유엔의 난민협약(Convention on Refugees)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탈북에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본국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당국은 종종 탈북 송환자들에게 외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취조한다. 만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할 경우 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투옥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미국의 정책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한 정책 개정 

안내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조사 보고 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http://www.uscirf.gov/
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USCIRF%20Policy%20Update%20North%20Korea.pdf
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USCIRF%20Policy%20Update%20North%20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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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군사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 분쟁을 

일으키는 갈등 요소였다. 김정은은 이에 화답하듯 지금까지 알려진 핵실험장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기지를 해체하는 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약속을 지켜주었다. 

 

2018년 5월에는 북한 정부가 억류하고 있던 세 명의 미국인(김동철, 김학송, 김상덕)을 

석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의의 제스처는 2012년 이래 북한이 미국 시민을 구금하지 

않은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북한은 과거에 자국 내 미국 시민을 독단적으로 감금한 후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곤 했었다. 이 때문에 

2018년 8월, 미 국무부는 북한 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였다.  이 금지 

조치가 2017년 처음으로 발효된 이래로 다양한 인도적 단체와 개발 단체들이 북한 내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 인정에 있어 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인권과 안보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회담 직후, 미 국무장관인 마이클 리처드 폼페이오는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와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의 합의 사항을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사 보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P.L. 115-

198)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종교적 약자에 대한 박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숭배 

강요를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반복적이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인도범죄 공모 행위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http://www.uscirf.gov/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travel/International-Travel-Country-Information-Pag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f.html
https://twitter.com/SecPompeo/status/100645939123366707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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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이후 2018년 7월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개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에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는 탈북자인 지현아씨가 참석해 성경을 

소지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 정권의 감금과 고문에 처했던 사실을 

증언하였다. 부통령인 마이클 리처드 펜스는 "북한의 지도층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수 십 

년간 비할 데 없는 궁핍과 잔혹함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P.L. 114-122)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적국에대한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P.L. 

115-44)에 따라 수정되었다. 일례로 2018년 12월 미 재무부는 인권 유린과 검열 혐의로 

북한의 고위 관리 세 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가 발간한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2014년을 시작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개최해왔다. 지난 해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원래 2018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총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기된 상태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2019년 연초에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8년 11월 28일, 북한을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참여했거나 묵인한 것을 

이유로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무부는 1974년 무역법의 잭슨-

배닉 개정조항에 따른 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왔다. 잭슨-배닉 조항은 

미국 의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진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통상적인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후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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